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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안보 
패러다임은 시대마다 변화하는 인류의 위협인식을 반영하는 실

존적 기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21세기에 발견되는 

다양한 안보의 새로운 변화들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목한다: 안보 불

안(insecurity)은 안보 ‘결핍’ 으로부터만 발생하는가? 본 연구는 안보 ‘결핍’뿐만 

아니라 ‘과잉’ 역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안보 문제는 어느 

개체의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적이라고 생각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상대화된 ‘나’의 문제이므로 상대적 판단을 수반하는 다면적 사안이기도 하다. 따

라서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 인식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복합적

이고 다면적 안보 인식과 ‘과잉’ 으로부터 안보 불안의 예로 일본의 평화헌법 개

정과 재무장을 촉구하는 일본의 ‘보통국가론’을 들어 설명한다. 일본의 탈냉전기 

국가 정체성 논쟁과 정치 지형 변동이 어떻게 아베 정부에 들어서 평화헌법 개헌

을 추동하기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궁극적으로 ‘보통국가론’에 입각한 일

본의 개헌 논의가 현상복원이 아니라 현상변경 시도이며 따라서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안보 과잉에 의한 안보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The article problematizes a prevailing assumption in international se-

curity literature that the lack of security equals insecurity. Instead, 

this article adopts a postmodern view that international insecurity can also 

be created by excessive security.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how Ja-

pan’s continuous attempts at constitutional reform and rearmament can 

be problematic in terms of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us, im-

munological and neurological perceptions of ‘security’ are introduced to 

highlight featur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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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re distinct from the Cold War period. Based on neurological insight, 

it is argued that Japan’s rush towards constitutional reform can be per-

ceived as a political undertaking to produce a status change rather than to 

maintain a status quo. Eventually, it would unnecessarily provoke Japan’s 

neighbours in the region by engendering excessive security, which may 

undermine the stability in Northeast Asia.  

keywords 동북아 Northeast Asia, 존재론적 안보불안 Ontological (In)security, 일

본 평화헌법 Japanese Peace Constitution, 보통국가론 Normal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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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I  서론 

인류는 시대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늘 적(敵)과 함께했다.1 가령 늑

대, 쥐, 해충과 바이러스처럼 위협은 모습을 바꾸어 계속 인류 역

사에 등장하였고, 그때마다 성채, 쥐덫, 해충제와 백신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보 기제로서 개발되었다. 주목할 것은 

‘적’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적을 발굴해내는 ‘눈’이 달라졌

다는 점이다. 가령, 바이러스의 발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존재를 위협으로 인류가 깨닫게 된 것은 근대에 현미경과 의학

의 발달에 힘입은 것이듯 말이다. 그러므로 국제안보 개념은 시대

마다 변화하는 인류의 위협인식(‘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가’)을 반영

하는 실존적 기록으로써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되며, 또한 소멸되

기보다 변형과 발전을 거듭하며 역사적으로 켜켜이 축적되어 왔다

고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안보 문제는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잠

정적으로 적이라고 생각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상대화된 ‘나’의 

문제이므로 상대적 판단을 수반하는 다면적 사안이기도 하다. 따

라서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 인식은 사실 결코 단선적이지 

않다. 오히려 복합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보 인식의 중층성과 

다면성을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의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안보 불안(insecurity)은 안보 ‘결핍’으로부터만 발생하는가? 

본 연구는 안보 ‘결핍’뿐만 아니라 ‘과잉’ 역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현실주의 안보 이론에 따르면, ‘위협(threat)’의 

1　 이 점에서 ‘적’은 타자성이 가장 극단화된 존재로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

로 별개로 이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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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혹은 ‘(군사) 전력(capability)’의 규모에서 당사국들 간의 ‘균

형(balance)’을 이루면 (가시적인 무력도발이 없는) ‘평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같은 가정으로부터, 안

보 주체들이 끊임없이 위협을 재생산하고 그에 따라 군사·외교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안보딜레마를 냉전 양극화 구도에서 구조

적으로 발생하는 비극적 국제정치현실로 간주하였다(Hertz 1950, 

157-159).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는 행위자들의 의도에 기

반한 기존 안보딜레마 이론의 ‘억지 모델(deterrence model)’에 더

하여, 행위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안보 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

음을 ‘상승작용 모델(spiral model)’을 들어 설명한 바 있다(Jervis 

1976). 즉, 냉전기 미소 안보 경쟁이 행위자의 의도에 의해 벌어지

기도 하지만 이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변국 정책결정자들의 ‘오

인(misperception)’과 이를 교정할 수 없는 무정부적 국제정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불가피하게 긴장 관계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이

해하였다(Jervis 1976).2 이처럼 행위자의 비의도성과 행위자 간의 

오해, 그리고 이를 교정할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상승작용을 일으

켜 안보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저비스의 설명은, 오늘

날 안보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제어되지 않는 안보의 ‘과잉’으

로부터 안보불안이 야기되는 동아시아의 안보 현실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저비스의 안보딜레마 이론이 

21세기 변화된 안보 환경에도 적용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지

금까지 주류 안보 연구에서 외생적이고 이질적 침입자로 이해되던 

2　 안보딜레마 해소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 논의는 Jervis(197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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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내생적이고 동질적 파생자의 성격으로 변모함에 따라, ‘위

협’의 성격과 그에 대한 효과적 안보 대응책도 냉전시기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냉전적 안보 개념이 탈냉전기에도 

여전히 유용성을 지닐지 검토가 시급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절

에서 전통적인 위협인식과 기존의 안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

고, III절에서는 ‘과잉’에 의한 안보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 면역학

적 분석으로부터 이론 틀을 빌려와 국제정치학에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IV절에서는 일본의 탈평화헌법과 ‘보통국가화’를 통한 

안보 ‘결핍’의 해소 움직임을 일본 국내외 요인 분석을 통해 역사

적으로 추적하고, ‘결핍’에 대응하는 일본의 안보국가화 움직임이 

어떻게 동북아 지역질서 안정을 저해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현실

주의 안보 이론의 한계를 경험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서는 21세기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 불안 요소들을 보다 잘 이

해하기 위해서는 안보 불안의 성격과 이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면

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안

보 패러다임의 진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끝을 맺는다. 

II  탈냉전기 안보 환경의 변화: ‘내부의 적’과 

‘과잉으로부터 안보 불안’

탈냉전과 더불어 국가 간 무력 분쟁 너머로 ‘안보’의 영역이 확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협들을 오늘날 안보 연구 주제로 다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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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Camilleri 1994; Kaldor 1999; Cottey and Averre 2002). 그러

나 이러한 비전통 안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분석하는 틀

로써 안보 개념의 발전은 답보 상태에 있다는 학계의 자성이 있었

다(Buzan 1991; 1997; 1998). 첫 번째 주된 비판은 안보 연구에서 

다루는 아젠다와 행위자들의 범위는 광폭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들

을 아우를 수 있는 거시적 이론 틀과 신흥안보 영역의 개별적 특성

과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미시적 이론 틀 모두 발전이 미진하다

는 점이다(Booth 2005). 가령, 주류 사이버 안보 연구는 전통적 안

보경쟁이 사이버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반복 설명되고 있을 뿐, 사

이버 영역의 특징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종류의 위협 가능성을 제

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즉, 안보 이슈의 확장에만 머무른 결과, 새 

안보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은 다음의 문제로 심화된다. 

둘째, 패권 편향적 패러다임의 형성과 패러다임의 패권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구 유럽, 인종적으로는 백인 

남성 엘리트를 대표하는 소수 패권 편향적 세계관으로부터 무엇이 

위협인지 아닌지에 대한 안보 어젠다 설정부터 왜곡이 발생함을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Hansen 

2000). 동시에 소수 주류 패러다임에 의한 편향적 연구 시각으로

부터 소외되어 저발전되고 저평가되는 패권적 이론 지형도 다양한 

패러다임의 균등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다. 그 결과, 많은 국제안보 교과서에서 여성주의와 실존적 안보가 

안보 이론적 틀로 소개되기보다 인권, 환경 안보와 같은 신흥안보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예: 여성 안보와 보건안보). 이는 안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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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을 반영한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안보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

화하고 있는 ‘위협’ 인식과 이것이 정치, 사회 군사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냉전 시기 보

편적 가정으로 받아들여진 안보 연구의 전제들 중 많은 수가 탈냉

전기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가령, 아군과 적군이 명확히 구분되

는 냉전적 이분법이 유효한지, 또 과연 적이란 가시적이고 실체적

인 존재이기만 한 것인지, 위협은 이질적 존재이고 외생적으로만 

발생하는지, 위협을 제거하기만 하면 안보는 저절로 얻어지는지, 

‘안보’가 과연 국가 수준과 개인 수준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인지와 

같이 고전적 안보 연구의 보편적 가정에 도전하는 의문들이 줄을 

잇고 있다. 

먼저, ‘적’을 완벽히 제거함으로써 안보 목표에 도달할 수 있

다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 근간한 극단적 안보 증진 방

식은 역사를 돌아봤을 때 지극히 20세기적 발상이라고 보인다. 19

세기 유럽에서 100년간의 평화 기간에서 보듯이 서구에서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부터 찾아지는 것이었지, ‘힘의 공백’으로부터 비

롯된다고 여기지 않았다. 따라서 힘의 균형의 원리에 따라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었으며, 따라서 적국이 절대 악으로 비화되

는 일도 드물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패전국인 독일도 베르

사유 회의에 참여한 사실은 힘의 균형론에 입각한 서구의 전통적

인 ‘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전쟁 ‘배상’을 요구하는 대신 도

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역사에서 예외적이었다. 

한편, 승전국들이 패전국의 전후 재건(post-war nation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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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

반화되었다. 위협 인식에 가치의 개입은 냉전 기간 중 미국과 소련

은 상대를 ‘악의 제국’으로 몰아세우는 정치적 언설에서도 잘 나타

난다. 전쟁 중에 동원되는 적군에 대한 프로파간다와 비밀첩보 활

동이 냉전 시기에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은 냉전이 다름 아닌 전

시 상태였음을 확인해 준다. 도덕적 우위의 선점은 냉전이 종식되

자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비대칭적 세력 관계에서도 중요시되었

다. 조지 부시(George W. Bush Jr.) 미국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미국 

국방력에 비교도 되지 않는 세 국가들(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지난 세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질적 존재의 침입으로부터 동질성을 공유하는 존재들

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적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화되었

으며, 아(我, self)와 비아(非我, others)를 구분하는 타자성의 규정이

야 말로 전선(戰線)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 것은 분

명해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그 전선은 동질하다고 믿었던 공

동체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다. 적과 동지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가

운데 지금까지 외부로 향했던 방어 기제들이 내부로 향하면서 심

지어 기존의 질서를 스스로 깨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이 쉽게 발견

된다. 이러한 경향은 9·11 테러 발생 후 더욱 두드러진다. 2001년 

미국 애국자법(The Patriot Act)으로 시작된 일련의 반 테러리즘 법

안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다. 또, 미국의 대

테러리즘 전쟁은 공식적으로는 종식되었지만, 그 여파는 세계 곳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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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현대 문명사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인본주의적 가치들이 일상화된 폭력과 공포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의 추적으로 시작된 대

테러전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선(戰線)이 구축되었다. 

가령, 프랑스에서는 테러 방지 명목으로 세속화법을 앞세워 공공

장소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체의 복식을 금지함으로써 

무슬림 사회의 반발을 자초하였다. 박애 정신과 관용(tolerance)과 

같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회 원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실행에 옮긴 

반테러 정책은 오히려 사회 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개

인에 대한 통제권과 개인의 이에 대한 항거의 폭력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민 문제에서만큼은 프랑스보다 관용적이라

고 자평해 온 영국 사회에서도 발견된다. ‘비영국인’에 대한 차별

적 검문검색은 2001년 9월 11일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 미국에

서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심화되었다. 특히, 영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legal aliens)’, 그중에서도 아랍계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검문검색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2005년 7월 7일과 21일 런

던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의 주범으로 영국의 무슬림 이민자 가정

의 2세들(homegrown terrorists)이 지목된 뒤부터는 법률상 ‘영국

인’의 동질성까지도 논쟁에 부쳐졌다. 이웃을 잠정적 위협으로 인

식하는 그 순간부터 일상생활 공간 곳곳이 전장(戰場)으로 변모했

다. 동시에 테러리즘의 예방이나 사건 발생 시 개인의 구호를 국

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불신은 무정부적 마인드를 확산시켰다. 

‘이질성’의 제거를 통한 개인 안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욕구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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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수준에서 ‘영국적(Britishness)’인 것으로의 회귀에 집착하게 된

다. 이 같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영국의 대중 영합적(populist) 

정당과 지도자들(UKIP: The UK Independence Party, BNP: The 

British National Party 등)은 ‘영국의 일자리를 영국인들에게 돌려주

기(British Job for British People)’와 같은 슬로건으로 자극하며, 당

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비영국인들의 색출과 분류, 그리

고 배제와 퇴출을 들어 선동하였다. 당시 정권 창출의 가능성이 미

미했던 영국 극우파의 주장은 2011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

당 당수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이 영국 수상으로 집권

하고 상당 부분 정책화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점점 더 

비영국적인 이질성에 대한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중 정

서에 편승하여, 카메론 내각은 집권 1기에서는 비유럽인(non-EU 

citizens)을 영국의 노동 시장에서의 퇴출을 목표로, 2기에서는 EU 

시민권자들의 퇴출을 목표로 화답하였다. 따라서 2011년 선거 당

시 카메론이 공약한 영국의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EU 시민권자들에도 위와 같은 보수당의 대

중영합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EU의 정치, 경제, 사법적 제

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보다 근본적으

로 이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앓아 온 영국이 ‘복지국가’의 한계를 

‘국민/주권국가’의 회귀를 통해 돌파하려는 복고적 행태가 조직화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이광석·정세원 2016). 이처럼 결코 브렉

시트가 우연적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향후 영국 사회에서 이

질성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정부 차원에서 심화될 뿐만 아니라 혐

오 범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영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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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Britishness)’에 대한 합의가 있는가이다. 자의적 기준에 의한 

비영국적인 이질성의 제거가 계속된다면, 영국의 국민국가의 재건 

시도는 오히려 무정부적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적과 동지의 이분법이 공동체를 가르고, 외적을 물리

치기 위해 개발된 국가의 역량이 오히려 내적(內敵) 색출에 집중되

면서 자학적인 폭력의 강도와 범위는 예상을 넘어 나타나고 있다. 

타자성을 결여한 실체가 모호한 ‘적’과의 전선이 동질적 구성원들

의 모임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동시에 외부의 적에 맞서기 위해 고안된 (경찰이 

아니라) 군대 혹은 (경찰이라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병력을 내부의 

적 색출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모순은 국가의 치안과 안보 체계 또

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냉전시대처럼 외과적 수술 방식으

로 내부의 적 색출에 도입한 결과, 혐오 범죄와 공동체 분열이 조

장되어 오히려 공동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영

국의 예에서도 보듯이 21세기의 안보 이슈를 20세기적 안보 패러

다임으로 조망하는 데 다양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정리하면, 첫째 내생적인 적의 발생에 외과적 대응은 존재를 

스스로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다시 

말해, 적을 제거하는 것이 스스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전적

인 적의 제거술이 아니라 관계 변화를 통해 상대와의 평화로운 공

존 모색을 통해서 안보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은 기존의 안

보 패러다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둘째 안보 증진을 위해 선택

한 방법이 존재 스스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결핍’이 

아니라 안보 ‘과잉’이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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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탈냉전기 안보환경의 두 가지 변화로부터 기존의 안보 패러

다임은 위협/적이 사라져도 안보가 증진되지 않는 모순을 경험하

고 있다. 즉, 오사마 빈 라덴과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을 제거했지만 안보 불안이 계속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

라서 다음 절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안보 특성인 내생적인 적의 발

생과 안보 과잉으로 인한 안보 불안의 가능성을 설명할 이론 틀 모

색을 위해 신경학적 패러다임을 참조한다. 

III  21세기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모색: 면역학적 

패러다임과 신경성 폭력 

1. 냉전기: 바이러스성 폭력의 시대

냉전적 안보 패러다임은 당시의 ‘항원-항체’와 ‘공격-보호’의 이분

법에 입각한 고전적 면역학 모델과 상당히 닮아있다. 고전적 면역

학 이론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발견되었을 때 면역체계는 ‘이질적

(foreign)’ 존재를 신체 내부에서 감지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대

응한다고 가정(self-non-self model)하였다(Matzinger 2007). 마찬

가지로 안보연구도 적과 동맹으로 구분되는 이분법적 냉전 구도에

서 이질적 존재의 제거를 통해 안보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치명적 폭력 사태로 비화되기 전에 잠재적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시도되는 ‘예방전(preemptive action)’

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기억을 저장해두었다가 항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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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는 예방접종과 유사한 논리를 띄고 있

다(마쓰오 2007, 11-50). 이처럼 지난 세기 안보 패러다임이 반복적

으로 면역학 패러다임을 참고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배타적 이분법적 사고의 원류는 

미국의 정치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교도주의의 선-악의 이

분법적 판단 구조와 자유의 수호자로서 소명의식, 그리고 독특한 

선민의식(a nation like no other)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미국적 자유

주의 전통에서 미국은 불가피하게 부정적 타자로서 비미국인(the 

Un-American)들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 방식을 합리화

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Morone 2014, 22, 25). 즉, 루이스 하츠에 

의하면 미국 혁명은 영국 왕정이나 봉건주의에 대한 투쟁이라기보

다는 모국을 떠난 정착민들이 신대륙에서 누리던 자유를 지키기 위

한 몸부림이었으며, 따라서 이는 모국에 희망 대신 힐난과 체제 부

정을 선사하였다(Hartz 1955). 따라서 미국의 자유주의는 정하용과 

백창재의 분석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보수주의와 진보

주의, 복고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에서 진보나 자유주의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미국적 예외성의 토양에서 성장하고 변질되어 온 

미국만의 자유주의”라고 이해될 수 있다(정하용·백창재 2009, 139). 

따라서 배타적 ‘적’ 개념과 적의 적극적 축출을 특징으로 하는 

냉전적 안보질서는 구조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제2차 세계대전 후 

패권으로 부상한 미국의 독특한 ‘자유주의’ 전통에 양차대전으로 

발전을 이룬 면역학적 패러다임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나 혹은 남’, ‘동지 혹은 적’과 같은 이분법적 세계관은 종전 후 자

유진영과 공산진영, 양 진영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화되고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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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세계대전이 과학기술전쟁(High-tech War)으로 변모되고 과학기술

개발이 전쟁 산업(military industry)의 일환으로 국가가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미·소 간 체제경쟁은 사상 경쟁에 머물지 않고 군사력 

경쟁으로 물화(物化)되었다. 즉, 자본력과 기술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데 더욱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둘을 장악한 미소

의 군비경쟁은 그리스, 한국, 쿠바, 베트남처럼 각 진영의 변방에

서 열전(熱戰)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냉전 지도에서 세계는 구미

지역으로 대표되는 ‘안전지대’와 제3세계의 ‘분쟁지대’로 확연히 

구분되었다. 달리 말하면, 냉전기는 안전망 안의 ‘나’와 안전망 밖

의 ‘그들’ 사이에서 안보재(security asset)의 불균형이 극심했던 시

기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냉전기와 탈냉전기 안보 현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탈냉전기: 신경성 폭력의 시대

그러나 이처럼 현재 국제안보 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끼친 면역학

에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질적 존재가 

표 1. 냉전기와 탈냉전기 안보 질서의 변화

안보 패러다임 특징 20세기 냉전기 21세기 탈냉전기

1. 적과 동지 간의 경계 분명 불분명

2. 적과 동지의 구분 조건 이질성/동질성 위해함/유익함

3. 안전지대-분쟁지대 경계 분명 불분명

4. 안보재의 배분 지역별 불균형 계층별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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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되더라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때만 면역체계가 대응한다는 

새로운 가설(danger model)이 더욱 신빙성을 얻고 있다(Matzinger 

2007, 11). 바꾸어 말하면, 지난 세기 면역학적 모델에서는 단순

히 자기와 비자기 구분을 통해 위협을 판단했다면, 새로운 모델에

서는 감지된 요인들이 신체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 즉 우호

적인지(friendly), 위험한지(dangerous)에 따라 면역체계가 위협

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질적 존재라 하더

라도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면역체계의 공격을 받지 않

고 존재와 공존 가능할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역으

로, 동질적이라 하더라도 존재에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가

령, 어떠한 면역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지방(fat)’처럼 존재와 동질

적이라 하더라도 존재의 웰빙(well-being)에 비우호적이라면 위협

이 될 수 있다(한병철 2012, 17). 

동질적 위협요인의 중요성은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그는 이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동질적인 것, 

그리고 자기 부정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자기 긍정성에 의

해서도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audrillard 1993). 이 

지점에서 이질적 존재에 대한 편견이 깨진다. 즉, 냉전적 안보 패

러다임에서의 낯선 것에 대한 막연한 위협 인식과 달리 최근의 면

역 패러다임에서는 이질적이고 자기 부정적 요소가 오히려 면역력

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굳이 위험성

을 비교하자면, 이질성에 의한 면역 반응을 촉발시키는 타자적 존

재보다 오히려 면역체계에 아무런 위험 신호도 보내지 않는 동질

적 존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시급할 것이다. 기존의 면역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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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저항력을 강화한다 해도 이는 위와 같은 내생적 위협 해소

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한병철 2012, 18). 이 같은 패

러다임으로 미루어, 21세기를 지배하는 치명적 질병은 고도비만이

나 암같이 자기 증식과 변이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와 면역학

적 패러다임에도 잡히지 않는 우울증이나 소진증후군 같은 신경증

적 질환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요약하면, 21세

기의 면역학은 20세기 바이러스성 폭력으로부터 신경성 폭력으로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경성 폭력이 냉전적 패러다임

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시스템에 내재화되어 기존의 시스템에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1세기 국제안보 패러다임은 ‘위협/적’

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같은 21세기

의 안보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경성 폭력 모델

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안보 설명 틀을 제안한다. 첫째, 

최근 위협 인식에서는 ‘이질성’과 ‘타자성’이 소실되고, 대신 ‘동질

성’과 ‘자아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단순히 

나와 타자 구분을 통해 위협 여부를 가리는 바이러스성 고전적 면

역학 이론으로는 동질적이되 호의적이지 않은 잠재적 위협은 감

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적은 외생적이고 이질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오늘날 위협은 복잡성을 띠고 있기 때

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위협 인식 과정에서 이질성과 

타자성이 안티테제로서 고유의 순기능-비판적 혹은 대안적 기능

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즉, 한병철의 지적처럼 

긍정 과잉 사회에서 이질성은 다양성의 다름 아닌 ‘차이’로,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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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이국적 취향’ 정도로 취급됨에 따라 동질성-이질성, 자아성-

타자성과 같은 대립항들 간의 균형은 무너지고 정-반-합에 이르는 

발전과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다시 말해 이전시대와 달리 이

질성과 타자성이 제거되는 대신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되면서, 면

역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항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처럼 적대성이 박탈된 이질성이 시스템에서 동질화되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시스템을 포화상태에 이르게 하고 결국에는 시

스템을 파괴시키기에 이른다. 

대표적인 긍정 과다의 폐해 사례로 한병철은 신자유주의적 성

과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증명하기 위해 

무한 경쟁에 자발적으로 돌입하지만 결국엔 스스로 자초한 피로

로 자신의 존재까지 위협하게 되는 ‘피로사회’를 들고 있다. 국제

정치적으로 이 같은 긍정의 과잉은 ‘국가성(자아성)’의 강조로 나타

나고 있다. 가령, 세계화와 초국가적 지역 협력이 강조되던 경향으

로부터 전통적 국가 주권의 영역들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국가성의 과잉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리고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은 단순히 과거 

국민국가에 대한 향수 혹은 일부 대중영합 정치인들의 역량에 의

한 반동적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당장 해결을 요하는 국가 안보 사

안들(내재적)에 대해 자연스럽게 국가 정부의 역할이 과잉 긍정되

고 또한 이것을 기회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세력들이 편승해서 발

생한 복합적 결과라고 보인다. 이점에서 후술하겠지만 가령 일본 

아베정권의 정상국가화 노력은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일본 사

회 내부에서 무엇이 결핍되고 과잉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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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헌파들이 국방 주권 회복에 정치

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단순히 헌법개정이나 군사대국화를 위

해서라고 치부하기보다, 이들이 일본 사회의 어떤 결핍을 충족시

키고자 개헌에 주목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개헌 

요구가 궁극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현대 일본의 결핍은 무엇인

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베정권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는 데 더욱 유

용할 것이다. 이 같은 탈냉전기 신경성 폭력(즉, 국가성의 긍정 과잉

에 의한 시스템의 과부화-‘비만’)적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 절에

서 일본의 안보국가화 움직임을 검토한다.    

IV  ‘과잉’으로부터 안보불안: 일본의 안보국가화

본 절에서는 일본의 ‘완전한’ 주권 회복을 꿈꾸는 ‘정상국가화’ 시

도가 오히려 동북아 안보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로 안보 결핍

의 충족이 아니라 안보 과잉에 따른 동북아 안보 시스템의 과부하

(비만)를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탈평화

국가화 움직임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 국내 수준과 동아시

아 지역 수준에서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에서 평화헌법

의 역사를 개헌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경무장 평화주의: 평화헌법과 자위대의 위태로운 동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은 타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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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하나 역사상 보기 드물게 비무장 평화주의를 표방하

였다. 제정 당시에는 칸트가 『영구 평화론』에서 밝힌 상비군 보

유 금지를 최초로 명문화한 급진적 헌법으로 홉스적 무정부적 국

제질서 전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

았다.3 그러나 한국전 이후 미국의 냉전 전략적 사고의 전환과 함

께 1950년 7월 8일 경찰 예비대, 1952년 보안대 창설, 1954년 자

위대 창설을 거치며 평화헌법의 원안은 침해받기 시작하였다(권혁

태 2005, 71). 이러한 일련의 반동적 움직임은 미국이 한국전을 겪

으면서 일본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반공기지로 새로이 인식하게 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남기정 

2015).4 1950년 6월 미 국무장관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요

시다 시게루(吉田茂) 일본 총리에 미일 안보조약 강화 조건으로 일

본의 재군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1952년 12월 요시다 총리의 특

사(personal representative)로 미국을 방문 중인 시라스 지로(白洲 

次郎)에는 개헌이나 국민적 합의를 생략해서라도 재무장을 주문하

였다(권혁태 2005, 71; Schaller 1997, 65). 급기야 1953년 7월에는 

도쿄를 방문한 미국 부통령 닉슨이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는 실수

3　 김태홍에 의하면 1791년 프랑스혁명헌법이 근대에 시도된 최초의 평화주의 헌법

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프랑스 헌법이 ‘침략전’에 한해서만 국가의 무력사용을 금지

한 것과 달리, 일본의 1947년 헌법은 자위를 위한 전쟁을 포함한 국가의 교전권 

일체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급진적인 면모를 가진다(김태홍 2015, 213).

4　 미국은 한국전 발발 전에도 일본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

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가령, 1949년 4월 Dudge는 아시아에

서 반공의 선봉장이자 아시아 빈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물품의 주된 생산 및 공급

처로서 일본의 효용성을 주장하며 일본의 신속한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을 미 의

회에 요청하였다(Schaller 199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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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每日新聞 1953.11.19; Osada 2002, 

120).

이처럼 계속되는 미국의 냉전 전략적 요구에 의한 ‘국방 국가’

의 길과 군사력 보유 및 행사를 금지하는 ‘평화 국가’의 양 갈래 길

에서 요시다 내각은 ‘경무장 평화주의’ 노선을 채택하게 된다. 한

국전 당시 일본의 역할을 초대 주일 미국 대사 로버트 머피(Robert 

Murphy)는 다음과 같이 소회하였다. “그는[맥아더는] 일본 정부

가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기지를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

었다. 이에 대해 일본인은 놀랄만한 속도로 그들의 4개 섬을 하나

의 거대한 보급창고로 바꿔 주었다. … 유엔군은 이들 한국 사정

에 밝은 일본인 전문가들 수천 명의 원조가 없었다면 한국에서 버

티고 남아 있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남기정 2015, 104 재인

용). 요시다 수상의 이 같은 ‘경무장 평화주의’로의 선회는 미국의 

‘기지화’되어가고 일본의 현실을 수용하고, 대신 전후 복구와 경

제성장 달성에 집중하기로 한 실용주의적 선택으로 이해된다(남기

정 2012). 이를 위해 앞서 워싱턴에서 덜레스가 지로에 주문한 대

로 요시다 내각은 의회의 발의와 국민투표를 통한 ‘명문개헌’이 아

니라 행정부의 ‘해석개헌’을 통해 자위대와 미일 안보조약의 정당

화를 시도하였다(권혁태 2005, 68-69; 김태홍 2015, 214). 가령, 1952

년 11월 요시다 내각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전력은 ‘근대 전쟁 수

행에 필요한 장비나 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안대는 ‘경찰조직’

이기 때문에 전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금지하는 전력의 주체

는 ‘일본’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일미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

는 해석을 내놓았다(권혁태 2005, 72). 뒤이어, 1954년 12월 하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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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鳩山) 내각 역시 ‘자위를 위해 필요한 전력’을 보유하는 것은 헌

법 제9조 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보태었다(권혁태 2005, 

72; 渡邊治 2002, 464, 518).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거듭된 자의적 헌

법 해석은 냉전기 내내 일본 평화헌법의 연성화 및 무력화를 가속

화하였다.

평화헌법의 반동적 해석 개헌으로 이후 일본은 두 가지 점에

서 정책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인다. 첫째, 경합하는 전후 국가 정

체성들 간의 타협이다. 전범국이라는 오명을 평화국가에 대한 미

래 지향적 정체성으로 갈아입자마자, 해석 개헌을 통해 완전한 주

권국가로서 ‘국방 국가’에 대한 향수까지 충족시키는 수정된 평화

국가, 즉 ‘기지 국가’에 안착하게 되었다.5 완전히 일소되지 않은 

일본 정계의 제국주의적 잔재는 냉전체제의 종식 후 2세 정치인들

에 의한 보수 세력 재결집에 일조하게 된다.6 둘째, 평화헌법에 따

라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저지된 것은 역설적으로 전후 일본이 경

제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구조적 제약을 

빌미로 미국과의 안보동맹에 편승하여 안보 공백에 대비하는 한

5　 남기정에 의하면, 기지국가란 “국방의 병력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

의 안보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로써 안전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이다. 즉, 기지국가란 전후 일본의 양가

적 욕망들의 절충안이다. 평화국가에 대한 미래 지향과 국방국가로서 과거의 유

산 사이에서 태어난 냉전적 산물이었다. 이 둘은 상호 배척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전후 일본의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된

다. 따라서 ‘기지국가’는 ‘경무장 평화주의’와 유사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역사

적 맥락화한 개념으로 본다(남기정 2015, 12, 16). 

6　 공의식의 2006년 12월 20일자 조사에 의하면, 전체 2세 의원의 수는 131명이고 

그 중 106명(80.9%)이 자민당 소속이다. 또한 이들 자민당 2세 의원들의 수는 전

체 자민당 중의원 의원 수(306명) 중 35%에 해당한다(공의식 2006,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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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안보 대신 경제성장에 주력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

의 동맹 체제에서 핵심적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 중무장 평화주의: 탈냉전과 탈평화국가화

경무장 평화주의를 통해 누렸던 정책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과 함께 일본의 재무장 논의는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의 복합적 작

용에 의해 촉발되었다. 먼저 공교롭게 탈냉전기 시작과 함께 일본

이 맞이한 내부 정치적 환경의 급변은 이후 ‘탈평화국가화’를 부추

기는 다양한 외부 추동 원인의 요람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연이어 터진 자민당 정권의 부

패 스캔들로부터 정치개혁이 단행되었다. 그 일환으로 중선거구제

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되면서 1955년 체제가 무너지고, 이 과정

에서 호헌 세력이었던 사회당과 공산당과 같은 진보 세력이 몰락

하였다.7 다른 한편으로는,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에 의해 추동된 

자민당의 중앙집권적 자정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일본 정계 정화라

기보다는 오히려 자민당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

었다.8 그 결과, 구조적으로 자민당 주도의 재무장과 같은 우파적 

개혁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다시 말

7　 전후 일본에서 사회당과 공산당과 같은 소수 무산정당이 합법화된 가운데, 50년

대 초 미·일 안보조약 문제로 좌우 논쟁이 격화되면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파와 이에 맞서 호헌과 반안보를 주장하는 일본 사회당으로 구성된 양대 정

당체제를 가리킨다(升味 準之輔 1964)

8　 오자와는 유럽에서 냉전 종식을 두고 이로써 일본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시

대는 마감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탈냉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Ozawa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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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스템적으로 소수의 비판적 목소리를 소거해 버림으로써 대

항담론의 여지가 일소되었다. 이처럼 이질성과 타자성의 순기능이 

시스템적으로 차단된 결과 개헌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일본 의

회가 견제 기능을 상실한 채 일본이 자기과잉, 과도한 국가성의 강

조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동시에 1990년대 초반 국제정치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불확

실성의 급증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일본의 

국가 정체성 논쟁이 점화되었다. 박영준의 분류에 따르면 일본에

서 논의된 주요 국가전략론으로는 ‘평화국가론’, ‘미들파워 국제

주의’(혹은 중상주의, 국제시민주의), ‘보통국가론’ 그리고 ‘수정주의

적 국가주의’를 들 수 있으며 이는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정부

의 정책에서 보듯이 사안별로 혼재되어 나타난다(박영준 2013, 94-

104). 평화국가론과 국제주의가 국내적으로는 호헌을 주장하고, 

보통국가론은 개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수정주의적 국가

주의는 절대적 개헌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박영준 2013, 97). 각

각의 국가전략들은 탈냉전시기 일본 대외정책의 성찰 거울로서 그

간 일본이 결핍되었다고 인식해 온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반사적 

움직임이라고 이해된다. 가령, 평화국가론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의 만행과 제국주의 시절의 어두운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전

범국가의 오명을 벗는 길로 평화국가를 제안한다. 나아가 근대 국

가의 성립과 발전의 토대로 여겨져 온 국가의 전쟁을 법제적으로 

금지한 평화헌법의 세계사적 의의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평화재

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수정주의 국가주의자들은 

일본이 결핍된 것은 ‘국가 주권’이라고 생각한다. 탈냉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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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국가주의자들에는 근대국가

라면 응당 보유해야 할 군대와 그 통제권이 일본에서 평화헌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제한된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회복해야 할 권리로 

이해된다.  

물론, 이처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일본이 우파적 정치지형

으로 변모하게 된 데에는 탈냉전기 주변정세 변화의 영향도 무시

할 수 없다. 미국의 일본 재무장 재요청은 대표적 외부적 요인이

다. 냉전 초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탈냉전기 세계 전략 변화에 발

맞추어, 미국은 1996년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1997년 미일 방

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 그리고 2002년 테러 대

책 특조법을 통해 일관되게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2001년 미국의 대 테러리즘 전쟁 선포 이후 미국은 일본이 일정 

부분 군사적 책임을 분담해주기를 기대하였으나 평화헌법에 따라 

인도주의적 지원에 그친 후에도, 대 테러리즘 전쟁의 확산과 동아

시아 패권 질서 변경을 맞아 일본의 역할 확대는 미국에 의해 꾸준

히 추동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는 미

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실질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일본 재무장지지 정책은 다시 중국을 자극

표 1. 탈냉전기 논의된 일본의 주요 국가정체성

평화국가론 미들파워 국제주의 정상국가 수정주의적 국가주의

비무장/경무장 경무장 국방 주권의 회복 중무장

탈군사화를 통한 평

화정착

국제협력을 통한 평

화기여

재무장을 통한 지역

질서 안정

핵무장을 통한 지역패

권 획득

출처: 박영준(2013); Hughes(2004); Samuels(2007)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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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 특히 최근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 강화

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냉

전시기 대리전을 연상시킨다. 센가쿠 열도(尖角列島, 중국명 댜오위

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토 분쟁에서도 보듯이 미국이 

동북아 문제에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동맹국 일본을 지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형태로 미국이 동아시아 문제

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남중

국해 분쟁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미국의 개입으로 동아시아 곳곳에

서 군사 긴장이 고조된다는 점에서 냉전시대 안보 과잉에 의한 안

보 불안이 21세기에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새 미국 대통령 트럼

프(Donald Trump)가 ‘대만’과의 관계회복 언급으로 중국과 마찰

을 빚는 한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률 재

조정 요구나 주둔 병력 축소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베 총

리의 개헌론과 일본 재무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Yoshida 

2016). 

북한 역시 탈냉전과 함께 공공연히 일본의 즉각적인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일본의 재무장 논의를 가속화하였다(권혁태 2005, 75). 

그러나 주지할 점은, 이는 단순히 북한의 핵전력 강화나 북한의 일

본인 납북 사건처럼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 그치지 않고 보다 복

합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데에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

북관계가 개선되고 민주화가 정착이 되면서 일본과 함께 미국의 

반공기지 역할을 자임했던 한국이 회의적 태도로 돌아서면서, 일

9　 미일 동맹의 강화가 중국의 안보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중국의 위협인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조. 조영남(2009); 박민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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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한국의 몫까지 떠안게 되고 이것이 미국이 일본에 재무장을 

촉구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권혁태 2005, 75). 결과

적으로, 한반도 화해 분위기와 한국의 민주화가 일본의 탈평화주

의를 가속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같은 모순적인 한일 관계를 풀려면 필수적으로 다

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이들과 얽혀있는 주변국들과의 복잡다단한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

다. 둘째,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일국(一國)의 안보 

불안은 절대 단독으로 해소될 수 없다. 셋째, 바꾸어 말하면 어느 

일국의 독단적 안보 정책 변경은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

다. 넷째, 만일 그 안보 정책이 군사력의 증강으로 나타난다면 동

북아에서 긴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재무장은 동

북아 안정에 절대 해답이 될 수 없다. 나아가 동북아에서 평화 공

동체 구상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안보정책의 

복잡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3. 일본의 안보국가화와 동북아 불안정

국가영토 안에서 배타적 주권 존재로 국방을 포함한 내치에서 자

율성을 인정받는 베스트팔렌체제에 따르면, 일본의 ‘보통국가화

(normalization)’ 요구는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완

전한 주권국으로 거듭나야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아베정권의 주장은 일본 안팎으로 물의를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후 정치 질서를 깨뜨리는 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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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들에 의해 인식되면서 이 지역의 안보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베내각의 개헌노력이 안보 위협이라고 비추어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일본 국내적 차원에서 아베 정

부의 개헌 논의는 전후 일본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일본의 평화

국가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이라

는 인식이다. 일본 국내에서 전후에 평화국가 정체성은 경쟁적인 

해석과 자기인식들이 복수로 존재하였고, ‘평화국가=전쟁포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렴되어 왔다. 일본 시

민사회에서는 냉전 종식과 함께 ‘평화국가=전쟁포기=무력분쟁

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던 소극적 평화 개념을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자신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적극

적 평화로 발전시키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베정권

의 안보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일본의 국가 정체성에 혼

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일본 사회의 컨센서스를 일

방적으로 파괴함으로써 다름 아닌 일본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

다. 일본 정치 제도적으로는, 선거구조와 제도적인 대표성 결함문

제가 불거지면서 일본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

다. 현재 자민당이 30% 정도밖에 표를 못 얻은 정권임에도 불구하

고 의석의 다수를 점하는가 하면, 일본 국민 60% 이상의 안보법 

개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둘째, 일본 개헌파의 최근 왕성한 활동은 동아시아 지역 차

원에서 이웃 국가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오히려 지역 안보 정세

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완전한 주권국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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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망이 일본의 주장과 달리 동북아 안정을 흔든다면, 그것은 일

본의 국가 주권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상 변경(status 

change)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주

변국들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일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범국이었던 일본이 ‘평화

헌법’을 통해 평화애호국가로 국가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면서 미

국의 반공기지로서 경제, 군사 방면에서 냉전 특수를 누린 뒤, 냉

전의 종식과 함께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정상국가화라는 명목하

에 재무장을 시도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이고 반동적(혹은 역주행

[reverse course])이다. 더구나 과거에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결론을 

뒤집는 것은 현상의 복원(the restoration of status quo)이 아니다. 

셋째, 앞에서 논의한 대로 일본의 개헌 노력은 명백한 현상 변

경의 시도이며 이는 동아시아 안보 시스템에 총체적 과부하를 야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성 폭력이다.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이 미·중 경쟁구도에서 불필요

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한편, 한국과 북한까지 군사력 경쟁에 뛰어

들게 된다면 이는 완전한 주권국으로 동아시아의 근대국가 성립을 

완결지음으로써 동아시아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이 주장하는 

‘정상국가’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책결정자들

의 안보 결핍은 안보 경쟁의 악순환 속에서 영원히 채워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전체적으로는 안보 ‘과잉’이 초래되어 국

제질서 전체적으로는 불안정성이 증가되어 종국에는 오히려 자신

의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이유들로 개헌이 일본의 안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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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 문제를 해소하는 데 궁극적인 방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

본의 이번 평화헌법 개헌은 일본이 완벽한 주권국가로서 동아시아

에 근대국가 체제로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근대 

유럽의 폭력적인 역사가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되풀이될 수도 있는 

역사적 퇴행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홉스적 

국제안보의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어 온 칸트적 모델의 표상인 평

화헌법이 소멸된다면 국제안보체제에서 국제 평화체제로의 이행

은 더욱 묘연해질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도 냉전을 살고 있는 동북

아시아에서 평화헌법은 과도한 군비경쟁을 자제하고 평화체제로

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평화 자원으로 여겨져 왔다. 이

처럼 평화헌법의 의의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 일본 

국내의 컨센서스에 역행해 일본 개헌파가 베스트팔렌 체제의 신

화에 근거해 정상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이다. 따라

서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지역의 냉전적 안보 시스템을 고착화

시켜, 개별 국가와 지역 전체에 안보 과잉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역내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포착

되는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들 중에서 특별히 위협 인식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안보 개념의 변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안보/면역 결핍 = 안보/면역 위협’이라는 지난 세기 안보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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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가정에 의문을 품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에 대안적이라기보다

는 보완적인 가설로서 ‘안보/면역 과잉 = 안보/면역 위협’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국제안보 연구의 가정과 달리 ‘결핍’ 

뿐만 아니라 ‘과잉’도(안보)관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위협이 

개체로부터가 아니라 개체들의 관계 ‘사이(in-between)’에서 상대

적으로 정의되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보 과잉으로부터의 안보 불안이 야기되는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 현상 특징들(신경

성 폭력)에 주목하였다. 즉, 안과 밖, 적과 동지, 안보(security)와 

불안(insecurity), 안전지대와 분쟁 지대의 경계가 모두 불분명해지

고 있으며 적과 불안, 그리고 분쟁은 외생적이기도 하지만 내생적

이기도 하다. 또한 이에 따라 안팎의 경계가 분명했던 냉전시대에 

사용했던 고전적 적 제거술을 경계가 불분명한 탈냉전기에 사용하

면, 적뿐만 아니라 ‘나(아군/동지)’까지 해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엔 

적이 사라져도 안보가 향상되지 않는 모순적 상황과 마주하게 된

다. 이처럼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

는 역설적 상황을 피하려면, 지난 세기의 위협과 안보에 대한 고정

관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동아시아에서 냉전적 지정학의 변

용 혹은 진화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

적으로, 21세기 안보체제는 1) 아(我)와 비아(非我)의 관계 변화를 

통한 상대와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또한 2) 냉전시

대 바이러스성 폭력 중심 모델에서 탈냉전기 신경성 폭력에 주목

한 모델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환을 바탕으로 일본의 평화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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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왜 일본 개헌파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동북아에 안보 불안

을 야기하는지 설명을 시도하였다. 베스트팔렌 체제에 입각한 근

대적 국가 건설 모델에 따르면, 배타적 주권 존재인 국가가 군사력

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가정된다. 이 같은 근대적 국가조직 

원리에 따르면 일본 개헌파의 ‘보통국가화(normalization)’ 요구는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완전한 주권국으로 거

듭나야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는 아베정권의 주장은 자가당착적이다. 

먼저, 일본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

화 자원의 중대한 손실이다. 평화헌법에 거는 기대는 단순히 전범

국의 교화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정부주의에 입각한 생존경쟁

적인 홉스적 모델에서 칸트적 평화공존 모델로의 전환을 향한 국

제정치적 대 실험이라는 점에서 평화헌법의 의미는 일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또한 정치 동학적으로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서 동북아 지역 질서 개편에 보다 본격적

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한다. 따라서, 개헌을 통한 미국

과 안보 협력의 강화, 즉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현상 복원이 아니라 

현상 변경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일본이 

우경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재무장은 단순히 일본의 세력 확장이 

아니라 역외 세력인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뜻하므로 러시아

와 같은 더 많은 역외세력의 개입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동북아

의 평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일본의 개헌을 통한 재무장은 일본의 자아성(국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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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안보 경쟁을 심화시키고(안

보과잉) 나아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에 과부하를 일으켜 자기 파

괴적 결과를 일으킬 것이다(시스템 비만). 더욱이 일본 선거제도 개

편으로 자민당의 패권적 의회 질서가 공고화되어 구조적으로 비판

적, 이질적 목소리를 차단한 상황에서 일본의 과도한 국가성 강조 

경향은 가속화될 것이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의회 민주주

의의 구조적 비틀림으로부터 일본 안에서 동질적이되 호의적이지 

않은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지 못하고 일본 내부 사회의 분열을 조

장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자기 긍정의 과잉은 20세기 일

본의 제국주의 전쟁에서도 드러났듯이 동북아 주변국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도 약육강식의 홉스적 안보 패러다임의 덫에 걸려 무

한 군비경쟁과 긴장 상태에 돌입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자학적 결과

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의 개헌은 일본의 안보 불안

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

개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 가능한 학술적 함의와 향후 연

구가 필요한 지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으로부터,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

보 패러다임의 충돌은 근본적으로는 지난 세기 안보연구에서 상

정한 몇 가지 오류적 가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위협 

요인과 행위자들의 성격을 일면적이고 고정적으로 가정하였다. 그

러나 이들은 상대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에 다면

적이고, 그러한 다양한 관계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유동적인 존

재라는 점에서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래 안보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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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21세기 안보 패

러다임 전환의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위협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

다. 가령, 기존 국제정치이론에서 단일 개체로부터 위협의 발생 가

능성을 상정하였으나 위협 인식은 ‘개체’ 자체보다 개체 간의 ‘관

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안보 연구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관계’ 중심적 안보이론(rela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개발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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